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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모호하며 논쟁적인 ‘공공성’(publicness) 개념에 대한 수월한 해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공공성 개념에 대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포괄한다. 

‘학제적인 논의’를 시론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공공성 개념이 

현실문제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논점들을 제안하

였다. 특히 국가 내의 다양한 대상들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즉 ‘공공성 판

단’은 기존의 이익구조와 가치구조에 변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주 ‘정치적 공방’ 

(political contes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예. 낙태, 공기업 매각). 그리고 

내려진 ‘공공성 판단’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권력구조에 맞

추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맥락성’(contextuality)을 특징으로 함을 아울러 보였다. 나아가 

공공성 판단의 권위 있는 주체로서 행정이 독자적 역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논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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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본 연구는 공공성(publicness) 개념이 지닌 해소되지 않은 모호함과 흐릿함에 대한 

불만족에서 출발하였다(하승우, 2014:10-11; 임의영, 2018; Splichal, 2018).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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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호함과 흐릿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공공성 개념이 한

국사회의 ‘정책적 공방’이나 ‘정치적 다툼’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과감하게 적용되

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 역시 연구의 한 동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많은 논자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끊임 없이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개념은 왜 여전히 모

호하고 흐릿한가? 연구자들에 따르면 다음의 두 가지 진단을 예시할 수 있다.

(i) 첫째, 다학제적 접근의 미흡함이다.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해

당 용어에 대한 이해 방식은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 분과학문별로 같지 않다. 따라

서 같은 용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개념정의와 문제진단이 서로 엇갈리는 일종의 ‘0점 

조정의 부재상황’이 만연하여 있다(임의영, 2003:47; Weintraub, 1997:3-7). 가령, 

어떠한 논자가 한국 사회에서의 “공공성 파괴”를 진단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역설하

고 있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파괴된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을 회

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방식은 저마다 다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통일된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한 논자는 1980년대 이래로 감소된 ‘민주

적 정치참여’와 ‘공화적 자기통치’를 공공성의 파괴로 진단하고 하버마스(Habermas), 

아렌트(Arendt), 토크빌(Tocqueville) 등을 인용하며 ‘공론장의 회복’을 대안으로 제안

할 것이다(임의영, 2015; 임의영, 2017). 다른 논자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하여 국민국가의 공적자산이 국제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등 국가의 주권이 희미해지

는 상황을 공공성의 파괴로 진단하고 ‘국가의 회복’을 모색할 것이다(Buchholz, 

2016). 그리고 어떤 논자는 산업화 이후 해체된 목가적인 사회공동체, 사회적 유대감

을 공공성의 파괴로 진단하고 오스트롬(Ostrom) 등을 인용하며 이들의 회복을 제안할 

것이다(Sandel, 2008;김동노, 2014; 김범춘, 2013; 이강선, 1992). 더하여 누군가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부개혁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행정의 경영화’를 걱

정스럽게 바라보며, 정부의 ‘공적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 약화 및 고객주의

(consumerism)를 공공성의 파괴로 진단할 것이다(고재권, 2014; Haque, 2001).1) 

요컨대, 이렇게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넓게 다시 바라보면, 우리가 공공성

1) 예시한 논의들에 더하여, 법학이 고민하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둘러싼 쟁점(조한상, 

2006b), 경제학이 고민하는 국민경제의 집합적 부 증대에 대한 후생경제학적 논의(Pigou, 

1920[2017]), 커뮤니케이션학이 고민하는 시민 간의 열린소통과 정치참여를 위한 소통공간 

문제(Harbermas, 1992; 조승래, 2014), 정책학이 고민하는 공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주체, 

과정, 범위, 대상 등에 대한 논점(Lasswell, 1951), 사회학이 고민하는 ‘사회적 질서’와 ‘사

회적 가치’(Dworkin, 1981; Goffman, 1971), 철학이 고민하는 공공윤리와 공공철학

(Sandel, 2005), 예술(미학)의 사회적 딜레마인 ‘예술의 정치성과 시사성’ 등 공적역할에 대

한 고민 등(이충진, 2008)을 추가로 예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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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괴와 회복을 이야기할 때, 기실 “무엇이 파괴되었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2) 

(ii) 둘째, 개념과 현실문제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해명 필요성이다. 관련하여 임의영

(2018:23)은 ｢공공성 연구의 풍경과 전망｣이라는 글에서 “공공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규범적인 성격을 띄다보니, 구체적인 현상의 분석에 있어서 개념적 활용도가 많이 떨

어지는 형편이다”라고 적절하게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자는 그 동안 한국의 인문사

회과학계에서 이루어져 왔던 공공성 연구들이 “개념에 대한 어원적 기원에 대한 탐구”

나, 개방성, 보편성, 공유성 등 “개념을 이루고 있는 하위 구성개념에 대한 유형화” 등 

현실의 문제와 다소 유리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들을 다소 좁게 다루어 왔음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애초 1990년대 말 공공성 담론이 촉발된 배경에는 ‘1997년 외

환위기’로 인한 위기상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상황”이 있었다(신희영, 2003; 임의영, 

2003).3)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초래한 상흔이 점차 희미해져 감에 따라 애초 그것이 

지니고 있었던 현실적 감각 역시 함께 희미해지게 되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공공성이라는 용어의 익숙도는 높아졌고, 축적된 연구물의 양적 외연 역

시 확장되었으나, 이것이 유의미한 수렴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혼란하게 한 일면이 있다고 본다. 그 동안 누적된 공공성 연구는 개념과 현실의 연결

고리에 대한 실용적 탐구 보다는 사변적이고 현학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산

되어 “이해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이러한 측면은 임의영

(2018)이나 Splichal(2018) 등 최근 다수의 논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현

실에 발을 딛지 않은 개념을 현실에서 걷게 할 수는 없다. 현실에서 유리되거나 심지

어 현실을 초월한 개념은 현실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을 내어놓

는 데에 기여할 수 없다.” 따라서 개념과 현실 간의 간극을 줄여가는 실천적인 논의가 

2) 물론 이러한 이해방식의 다양성은 우리가 개념과 사태를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매우 넓은 지적영토를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영토의 모습을 담은 지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한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현실의 문제에 섣부르게 다가가는 것은 단점이 적지 않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 개념

에 대한 생산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출발점에 해당하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념과 사

태를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개념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된다.

3) 이러한 사실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문제의 반성이 나타났던 시기인 2000년대 초 ≪정부학

연구≫(2003)에 공공성 주제의 기획논문들이 마련되었으며,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던 ‘2008년 금융위기’와 맞닿은 시기에 �한국행정연구원�(윤수재⋅이민호⋅채종

헌, 2008)의 종합 편저 작업이 이루어 졌다는 점 등에서 환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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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공공성 개념에 대한 ‘다학제적인 이해’를 시도하

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 개념이 현실문제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는지에 대하여 사

례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성 개념’이 다양한 사회문제의 장에서 오

해와 혼란 없이 소통되고, 생산적으로 연구되며, 실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분과학문들이 각자 무정형하게 다루어왔던 공공성 개념에 대한 포괄적이고 입체

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토대에 두고 있다(백완기, 2007; 최광, 

2011). 더하여 이러한 이해가 단지 사변적이고 현학적인 담론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현

실문제와의 접점을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러한 개념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와 ‘현실과의 접점’에 대한 모색은 사회적 삶의 공적측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행정과 정책 등의 분야에 있어서 높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행정과 정책이 

어떠한 공공문제를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공공문제인지”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정의를 정의하

는 데에 있어서 저마다의 이해방식과 접근논리는 상이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문제정

의를 위해서는 행정과 정책의 공공문제 진단은 다양한 전공배경의 연구자들이 함께 하

는 다학제적 장(arena)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자 각자가 

자신의 분과학문(전공배경)의 특수한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던 공공성 담론을 확장하여 

자신의 사고틀 안에서 “공공성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공공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이

다”라고 좁게 단언하고, 이러한 ‘좁은 단언들’이 지나치게 일반화 되는 문제4)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이미 이러한 문제가 고착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수에 의한 

‘일반화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행정과 정책은 공공성 개념과 연관된 공공문제를 실

효적으로 정의하거나 다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본고는 제시한 연구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을 따랐다. 

첫째, II장에서는 공공성 개념을 학제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특히 개별분

과학문들이 분절적으로 다루었던 공공성 개념의 논의를 되도록 포괄적으로 종합하고자 

시도하였다. 둘째, III장과 IV장은 공공성 개념이 현실문제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는

지를 행정과 정책의 관점에서 사례중심으로 다루었고, 그 중심에는 공공성에 대한 정

의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방(political contestation)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논의하

4) 조한상(2006a:8)은 공공성 개념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논거를 위해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쯤 되면 공공성을 유비쿼터스(ubiquitous)적 개념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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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가령 III장에서는 공공성 개념이 ‘국가체제의 집권과 분권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

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고, IV장에서는 공-사의 구분을 둘러싼 판단이 권력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동하는 맥락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Ⅱ. 공공성 개념의 학제적 이해

1. 공공성 개념의 일반정의

(다양하고 많은 구성원이 더불어 사는 규모의 집합체로서) 국가가 지속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공통의 질서와 자산’ 그리고 국민을 대리하여 이들을 관리할 ‘정부’ 등 

다양한 ‘공적인 것들’을 필요로 한다(Weintraub, 1997:1-3; Luhmann, 1984 

[1995]). 만약 이러한 ‘공적인 것들’이 부재하게 되면, 국가의 내부는 사적 욕망을 가

진 개인들이 갈등과 투쟁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게 될 것이며, 결국 바스라져 버리거

나 분열되어 외부의 침략에 취약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공적기구’(예. 

정부), ‘공적질서’(예. 공법), ‘공적재원’(예. 세금), ‘공적책무’(예. 군복무) 등 다양한 ‘공

적인 것들’을 필수요소로 담고 있다. 그리고 (일부 무정부주의자를 예외로 한) 사적 개

인들 역시 이러한 ‘공적인 것들’이 지닌 존재(론)적 당위성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Lomasky,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자유, 개성, 그리고 역량축적

을 위한 사적영역을 권리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에 국가 내부에는 “구성원들의 

더불어 사는 삶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적영역과 “구성원 개인이 각자의 

자율, 개성, 역량을 영위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적영역(private realm)”이 언제나 대쌍

으로 공존하게 된다. 즉 “국가공동체는 언제나 이러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상대적 

비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Habermas, 1989[1962]; Luhmann, 

1984[1995], Polanyi, 1957). 

이때 공공성(publicness)이란, “국가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통의 질

서, 기구, 공간, 자산, 활동, 가치 등 다양한 ‘공적인 것들’에게 ‘사적인 것들’에 대비하

여 부여된 공적의무(책무) 일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Benn & Gaus, 1983; 

Weintraub, 1997; Ventriss, 1994). 가령, 세금 등의 공적재화는 개인의 예금 등 사

적재화와는 달리 취득, 보유,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중립성과 같은 엄격한 공적의무

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공적인 것들’은 ‘사적인 것들’과 구분되는 공적의무(혹은 공

적책무)를 지게 되는 데, 우리는 이들 공적인 것들이 지는 공적의무(혹은 공적책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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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괄하여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어떠한 A가 공공성이 있다”라

는 말은 “해당 A가 어떠한 공적의무(혹은 공적책무)를 진다”라는 뜻을 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Ventriss(1994)는 공공성 여부의 판별이 공적의무의 부여 여부와 연관된다

는 점에서 “공공성은 윤리적 개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표 1>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대비5)

공적인 것 사적인 것

정의

‣ 거대 집합체로서 국가6)가 지속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통

의 질서, 기구, 공간, 자산, 활동, 

가치 등 제반 존재물들

‣ 사적 개인들이 자신의 자유, 개성, 역

량축적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별

의 신념, 활동, 공간, 자산, 활동, 가치 

등 제반 존재물들

구분목적 ‣ 공적인 의무(책무)의 부여 ‣ 사적인 자유(자율)의 부여

공공성 판별 ‣ “공공성이 있다” ‣ “공공성이 없다”

공공성 판별의

예시사례

“낙태(abortion)라는 활동(대상)에 공공성을 부여해야 하는가?”

- “그렇다”의 경우 → “사적인 자유(자율)의 제약 및 공적인 의무(책무)의 부

여” (공공성 있음) 

- “아니다”의 경우 → “사적인 자유(자율)의 부여 및 공적인 의무(책무)의 면

제” (공공성 없음)

한편,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점들이 있다.

(i) 첫째, 공공성 여부의 판별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여되는 

‘공적의무’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Horwitz, 1982:1423-1424). 가

령, 공적인 것으로서 ‘정부조직’은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 등의 공적의무를 갖을 것이

나, 공적인 것으로서 ‘공공정보’는 접근가능성, 공개성, 보존성 등의 공적의무를 갖을 

것이다. 이렇게 공적인 것에 따라 공공성의 윤리적 구성개념은 달라지게 된다. 

5) 이러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한 문학적 대비로서 작가 최인훈이 1960년에 출간한 소설 

｢광장｣에서 사용된 ‘광장’과 ‘밀실’의 비유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광장’은 개인이 방 

밖으로 걸어 나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밀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휴식, 역량을 위해 개인에게 소유로서 부여되는 공간을 뜻한다.

6) 여기에서 국가는 주권의 단위로서 ‘국민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글에서는 Habermas 

(1992) 등을 따라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주정부(state)와 같은 구성단위는 공공성(publicness)

의 독점적 주체로 상정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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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둘째, 어떤 것을 ‘공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어떠한 것을 ‘사적인 것’으로 정의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즉 ‘공공성의 판별’은 정치적인 공방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Diamond(1980)는 ‘낙태’(abortion)에게 공공성을 부여

하는 것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공공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공적

가치인 윤리와 인권을 파괴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논쟁적인 상황에서 

‘낙태’라는 활동을 ‘공적인 것’ 혹은 ‘사적인 것’으로 구획짓는 것은 필연적으로 엇갈린 

가치와 이해 간의 공방과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서 “대기업은 공

공성을 갖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들 수 있겠다. 

(iii) 셋째, 현실에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선명하게 구획짓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Haque, 2001:66-67). 따라서 공공성의 부여여부를 구획

(distinction)이 아닌 정도(degree)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대표적

으로 Bozeman(2007)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연속체(continuum)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원적 접근’(dimensional approach)

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논리를 따를 경우, 가령, “정부는 높은 공공성을 지니지만, 공

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성을 갖는다”라는 개념화는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정부

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의무를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사적자유를 인정할 것

을 정의하게 된다. 따라서 ‘공-사 구분’(public/private distinction)에 대하여 지나치

게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iv) 넷째, 마치 금본위제 시기 통화(달러)가 현물(금)과 연동되어 있었듯이, 공공성 

개념은 다양한 “공적인 것들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성 개념은 국가 내의 다양한 존재들에 대하여 그것에

게 공적인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판별을 위한 분석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자면) “존재에 후행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거나 속성이 변화하게 되면, 이에 후

행하여 “해당 존재가 공공성을 지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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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과학문별 이해방식의 차이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존재(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주지한 “공공성 판단”에 있어서 각 분과학문의 관심영역과 시각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점을 함의한다. 

가령, 행정학은 ‘정부부문’과 ‘정부활동’의 범주 안에 있는 조직, 기구, 참여자, 활동 

등의 존재(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공성 판단”을 시야 내에 둔다

(Haque, 2001; Bozeman, 2007). 다른 한편, 정치학은 시민의 ‘공적참여’(public 

participation)와 ‘자기통치’(self-determination)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

게 하는 조건으로서 ‘공공영역’(public sphere)을 “공공성 판단”의 시야에 둔다

(Habermas, 1992). 더하여, 경제학은 개인들의  ‘공적소유’(collective ownership)와 

‘공유재화’(collective goods)라는 대상을 분석의 초점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시야에

서 공공성의 개념을 바라본다(Ostrom, 2005). 다른 예로, Burk(2006)에 따르면 심지

어 개인의 자율과 창의의 총화로 여겨지는 예술(art)과 미학을 둘러싸고도 ‘공공성 판

별의 논쟁’은 제기된다.

이렇게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존재(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성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방식”의 원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의 세 학문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에서 

공공성 담론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간단하게 다루겠다. 

1) 행정학의 공공성 문제

행정학에 있어서 공공성의 문제는 “공적인 기구로서 정부가 명확하게 지니고 있었

던 독점적인 권한(혹은 공권력)과 역할 등 지위와 정체성에 변동이 야기됨으로써, ‘정

부 행위자’와 ‘비정부 행위자’ 간의 공공성 판별이 복잡해진 현실”에서 유래한다

(Haque, 2001:69). 역사적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후복구의 필요로 인하여 개발

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개념이 등장하였던 시기 국가의 질서와 성장을 위한 정

부의 주도적이고 독점적인 역할은 명확하였다. 정부와 사회 간의 경계가 뚜렷하였고, 

정부는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선명한 공공성(의무와 

정체성)을 가졌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oil shock)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 재원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써야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더불어 품질 높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에 따라 일련의 정부개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주된 골

자는 “독점적이었던 정부권한의 일부를 완전히 정부적이지 않은 공공과 민간의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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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에게 위임하는 것”이었다(Chang, 2003). 이러한 상황변화는 “정부에 대한 공공성 

판별을 복잡하게 만들었다”(Weintraub, 1997:3). 공적인 것으로서 선명했던 정부와 

사회의 경계가 희석되고, 점이지대에 완전히 공적이지도 완전히 사적이지도 않은 혼종

들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Pesch, 2008; Rosenbloom, 2008).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민간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 가치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정

의되었던 기업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적인 것으로 정의되었던 정부가 사적인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패러독스”가 발생하게 되었다(Mintzberg, 1996). 행정학

의 공공성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하였다. 일찍이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이나 ‘알프레드 챈들러’(Alfred Chandler)의 ‘보이

는 손’(visible hands) 등으로 상정되었던 ‘정부’의 선명한 영역적 경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Rainey, 2003; 고재권, 2014; 소영진, 2003; 백완기, 2007; 조한상, 

2006b).

2) 정치학의 공공성 문제

정치학에서 공공성 문제는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이자 학교이고, 시민

의 집합적 의사를 시스템에 투영하는 채널이자 플랫폼으로서 건강한 공론장(public 

sphere)이 약화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Habermas, 1989[1962]; 1992). 시민이 지닌 

공공성(공적의무)이 약화됨에 따라, 상호 간의 유대와 연대가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

적된다(Fung & Wright, 2001). 공공성을 지닌 시민과 공공성이 부여된 공론장의 중

요성은 토크빌(Tocqueville)의 ｢The old regime and the french revolution｣에서 

제시된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에서 원형이 확인되며, 이후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공적영역’(public realm)과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공론

장’(public sphere) 등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Weintraub, 1997:2-8). 서구 정치학

의 주류적 관점에서 공공성의 파괴란, 시민의 자유로운 소통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허브(hub)로서 사회곳곳에 위치하고 공적인 성격을 지녔던 ‘제도화 된 만남의 공간들

과 관계들’의 파괴를 뜻하는 개념이다(조승래, 2014). ‘폴라니’와 ‘하버마스’ 등은 서구

의 역사를 시민들이 전제군주 시절 지나치게 강했던 ‘공공성의 압제’(예. 초야권(jus 

primae noctis)7)로부터 자유를 확보해 나갔던 자유주의의 투쟁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7) 초야권(初夜権)(혹은 초혼권)이란, 중세 영주가 자신의 영지 내에 귀속되어 있는 농노 등의 

딸에 대한 처녀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된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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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과정에서 부작용으로서 ‘자유주의적인 가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다. 폴라니에 따르면, 시민의 ‘사회적 유대’(social solidarity)가 부르주아 시

장주의에 따른 ‘경제적 계약’(economic contracts)으로 대체되어 사회적인 것이 소멸되

는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이 나타났다고 한다(Polanyi, 1957). 유사

하게 하버마스(Habermas, 1989[1962])는 ｢공론장의 구조변동｣(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을 통해 ‘공적인 것의 과잉’(전제정)을 극복

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것의 과잉’(공론장의 파괴)이 야기되었다고 진단한다. 때문에 이

들의 공공성(공적의무)은 정치성(정치적 의무)의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다.8) 한국의 대

표적인 공공성 연구자인 임의영(2003; 2010; 2015; 2018)은 이러한 정치(철)학적 전

통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c.f. 강명구, 2009; 김동노, 2014). 

3) 경제학의 공공성 문제

경제학에 있어서 공공성의 개념을 둘러싼 문제는 좀 더 다양하다. 경제학이 본질적

으로 다양한 ‘재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존재물의 다양성

이 상대적으로 큰 때문이다. 가령, ‘맨커 올슨’(Mancur Olson)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상황이나 하딘(Hardin)의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공유재화’

를 대상으로 공공성의 문제를 고민한다(Olson, 1965[2009]; Ostrom, 2005). 무릇 

경제학은 재화의 생산, 소유, 교환 등을 중심주제로 한다. 따라서 경제학은 행정학과 

정치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실물재화를 대상으로 ‘공적인 것’의 여부를 논의

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질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사

적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아울러 갖는 “공공재(common goods)에 대한 

학술적 관심 및 이러한 공공재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이론적 

8) 루만(Luhmann, 1984[1995]) 역시 ｢사회체계론｣(Social Systems)에서 사회의 발전과 진화

에 따른 공과 사의 분화에 주목한다. 다만 그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분화를 사회

의 발전과 진화에 따른 체계의 복잡성(complexity) 증대의 결과로 보았다. 마치 생물의 성

장을 위해 세포분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유기체 내에 기능적 분화(differentiation)와 분

업(division of labor)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써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관점은 폴라니(Polanyi, 1957)에게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근대국가의 발전과 시장경

제의 발전이 서로 맞물려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공적영역)와 시장(사적영역)

의 상호의존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사적영역)의 과도한 발전은 독점 등의 병리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국가(공적영역)의 제재와 통제를 필요로 하게 되고, 반대로 국

가(공적영역)의 과도화는 주관적 개인의 욕구를 침범할 수 있는바, 욕망충족의 기제로써 시

장(사적영역)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등 국가와 시장은 서로 긴장적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스

템의 안정성을 꾀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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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겠다. 그린벨트(greenbelt)9)와 같은 다

양한 공적재화를 둘러싼 쟁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김현, 

2007). 다른 한편, ‘부크홀츠’(Buchholz, 2016)는 세계화의 도래와 국가의 경계를 넘

나드는 초자본 및 초개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공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세계적으로 성공

한 음악가인 밴드 U2의 리더 보노(Bono)가 고향인 아일랜드를 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국적은 가장 낮은 소득세율을 부여하는 네덜란드에 있다는 사례를 소개한

다. 이를 통해 그는 국적의 자유로운 변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소득과 납세의 경계가 

유리되는 상황을 제안하며, 세계화에 따라 국가 단위의 공공성 개념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다.

3. ‘정치적 판단’이자 ‘실무적 판단’으로서 ‘공공성 판단’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국가 내의 다양한 존재들에 대한 ‘공공성 판단’이 ‘정치적 공

방’(political contes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공방’은 주지하였던 ‘낙태’(abortion)의 사례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예로서, “국토개발계획을 둘러싼 사적토

지에 대한 국가의 공용수용 필요성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간의 갈등”을 들어 보겠다

(김현, 2007). 공익의 관점에서 국가가 사적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

은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익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개인의 토지소유권과 상충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토지를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상대적 중요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토지소유자 간에는 

공방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공공성을 둘러싼 판단은 이렇게 이익과 가치를 둘러싼 경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적 공방’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공방’은 다음

과 같은 사례들에서 확인된다: ① 국가자본의 대기업 경영권 참여에 대한 논쟁(“대기업

은 공공성을 가지는가?”),10) ② 개인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개인의 죽음

9) 국토(國土)에는 국민이 사적욕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적영역인 ‘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

다. 그러나 만약 전국토를 사적영역화 한다면 무분별한 발전 및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부득이 사적추구로부터 단절 및 보호된 공적영역인 ‘그린벨트’ 

(greenbelt)(i.e. 개발제한구역)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그린벨트’는 공적영역으로써 ① ‘사

적추구로 부터의 배타성’, ② ‘지정⋅운영⋅관리의 공정성’, 그리고 ③ ‘(보호림이 내뿜는 산

소 등) 편익의 공유(재화)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Webs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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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적인 것인가?”)(김종덕, 2010), ③ 시민의 정책에 대한 참여여부와 간여의 정도에 

대한 논쟁(“시민은 공적의사결정의 주체인가?”),11) ④ 토지공개념에 대한 정치적 논의

(“토지는 사유물인가?”)(George, 1879[2006]), ⑤ 국가자산의 민영화 혹은 사영화에 

대한 논의(류상영, 1997)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Adams(1992)는 공공성에 대한 판단은 “행정에게 본질적으로 규범

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과업을 부여한다”고 말하였다(c.f. Splichal, 2018; 이태

언, 2010). 관련하여 임의영(2003:47)은 “행정(학)의 정체성은 공공성 개념에 대한 가

치해명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요컨대 공공성에 대한 판단은 행정과 사회 간에 가

치, 이익, 역할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발생시키는 원천 중의 하나이며, 실무영역에

서 ‘행정철학’과 ‘공공철학’이 기여해야 하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한다(c.f. 권향원⋅공동

성, 2015). 요컨대 ‘공공성 판단’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판단’이자 ‘실무적 판단’인 것

이다.

Ⅲ. 현실적 연결고리 #1: 

정치체제 결정요인으로서 공공성 판단

‘공공성 판단’이 ‘정치적 판단’이자 ‘실무적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는 논의를 해명하

기 위하여, 본 장은 “중앙정부-공동체(및 자치단체)-개인(및 사적결사) 등 대표적 정치

적 주체들에 대한 공공성 판단이 어떻게 서로 다른 정치체제(political systems) 설계

의 정당화 논리로 이어지는 지”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이들 세 가지 주체들 

중에서 “누구에게 지배적인 공공성(공적의무)을 부여 하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가령, 한 국가가 중앙정부에게 가

장 우선적인 공공성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동체(및 자치단체)와 개인(및 

사적결사)은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어 통치의 주체로서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

다. 반면, 한 국가가 공동체(및 자치단체)에게 우선적인 공공성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중앙정부는 공동체(및 자치단체)의 공적책무를 보좌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에 상대적으로 약한 자율성과 우선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

10)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1/60890/ (검색일: 2019년 1월 30일)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2/2017082200301.html (검색

일: 2019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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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요 정치적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인 공공성 판단”은 정치체제의 특질을 

결정하는 “이념적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

룬다.

1. 정치체제 구성요소로서 국가-공동체-개인

국가에는 언제나 국가-공동체-개인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위계구조’가 중첩적으로 

존재한다(直司, 2004; 장현근, 2015).12) 국가가 이들에 대한 공공성 판단을 통해 누구

에게 공공성의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에 따라 국가의 정치체제는 달라진다(Uhr, 2014). 

가령, 한 국가가 ‘국가차원에서의 통합과 질서’에 가장 높은 공공성을 부여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아마도 해당 국가는 발전과 통합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공공선과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며, 이에 중앙정부에게 가장 높은 우선

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집권적인 정치체제의 구조로 표현될 개연성이 

높다. 다른 예로, 다른 국가가 ‘공동체’에게 가장 높은 공공성을 부여하는 상황을 상정

해보자. 아마도 해당 국가는 다양성과 분권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분권적인 정치체제가 나타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요컨대 국가-공동체-개인 등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다층적 위계구조 내에서 한 국가

가 집합적으로 누구에게 공공성의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에 따라, 정치체제의 차이가 

분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 정치체제의 다층구조와 관련개념들13)

공적 우선성을 

부여받는 주체
관련논거 권리관 개념이 강조된 대표사례 사상가

중앙정부 일반의사(동질) 주권 비스마르크 제2제국 홉스봄,14) 앤더슨15)

공동체 개별의사(차이) 공권 로마의 보통법(common law) 토크빌

개인(사인) 사적의사(개별) 인권 근대의 자연법(natural law) 로크, 메디슨

12) 오스트롬(Ostrom, 2005)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현미경을 줌인(zoom-in) 또는 줌아웃

(zoom-out) 함에 따라 보이는 상이 달라지듯”, 국가에는 국가-공동체-개인으로 이어지는 

중첩된 레이어들이 존재한다.

13) 영토와 민족이 서로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근대국가 탄생은 ‘비스마르크 제2제국’을 기원으

로 본다(Constant, 2003). 근대국가는 국가구성원 일반의 의사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을 구

현하기 위한 단일한 정치체제로 이해된다(차동욱, 2015). 다른 한편, 양원제의 원리를 최초

로 고안한 로마의 보통법(common law)은 다양하고 자발적인 공동체의 자율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사적결사의 개별적 의사를 중시하는 입장은 ‘개인’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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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다층구조에 공공성 판단 및 체계화는 정치이론가들

의 주요한 사상적 논제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벤자민 콩스탕

(Constant, 2003:264)에 따르면, 국가는 다양한 공적영역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릇과 

같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국가와 개인의 대립사이에서 작동된 다양한 타협들을 반영하

고 있다고 설명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이 첨예할수록 타협의 비중은 증대하여 ‘타협

의 결과물’로서 중간지점인 ‘공권’(예. 지방)의 두께는 점점 두터워 진다고 한다. 요컨

대, 국가의 정치체제의 설계는 국가-공동체-개인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으로 중첩된 다

층적 위계구조’의 맥락에서 누구에게 공공성의 우선성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수반하며, 콩스탕은 이 중에서 ‘공권’(공동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

겠다.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사상가들은 이러한 다층구조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에 개념적 

명칭을 부여하였다. 가령, 국가수준의 공적영역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공(公, public), 공

동체와 결사 수준의 공적영역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공(共, common), 그리고 개인 수

준의 사적영역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사(私, private)라는 용어를 예시할 수 있다(이동수, 

2011; 2015). <그림 2>는 이러한 다층성을 직관적인 도해로 표현한 것이다.

평면도

공

(公)

사
(私)

사
(私)

사
(私)

사
(私)

사
(私) 사

(私)

사
(私)

공
(共) 공(公)

공(共) 공(共)

사(私) 사(私) 사(私) 사(私)

위계도

국가
수준

결사
수준

개체
수준

<그림 1> 공(公/共)과 사(私)의 다층성의 도식화

1) 중앙정부-공동체-개인 각각의 의미와 함의

권리가 자연의 법칙 안에 이미 담겨 있다고 보는 ‘자연법(natural law) 사상’의 ‘자유주의적 

스탠스’에 담겨 있다(조승래, 2014).

14) Hobsbawm, E. J.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 Anderson, B. (2006). Imagined Communities. Ve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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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public)-공(common)-사(private)의 다층적 구조 안에서 각각이 지닌 성격은 다

음과 같다:

(i) 첫째, 공(公, public)은 공공성 판단의 범위를 ‘국가’라는 주권적 영역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공적인 속성을 지닌 것들에게 부여되는 공공성 개념의 표지이다. 공공

성 판단의 범위를 ‘국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치적 주체는 ‘중앙

정부’이다. ‘중앙정부’란, 영토와 민족 등 정체성의 범주를 경계선으로 하는 공식적 정

치집단인 국가를 대표하는 독점적인 기구이며, 일반적으로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이다(Jellinek, 1900). 다수의 자치정부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정부’의 경우 각 자치주가 개별 정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경우

에도 주권을 기준으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 대리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중앙정부’의 존

재가 반드시 요청된다. ‘중앙정부’는 ‘국가’라는 영역적 범위 내에서 공공성 판단 및 

관리의 주체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지닌다. 

(ii) 둘째, 공(共, common)은 공공성 판단의 범위를 ‘공동체’와 같이 국가 내부의 

부분집합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적인 속성을 지닌 것들에게 부여되는 공공성 개

념의 표지이다(Sandel, 1998; 2008:39). 가령,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공유자산이나 

공유재원 등에 대하여 부여되는 공공성 개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유자산이나 

공유재원은 공동체의 범위에서는 공공성(공적의무)을 지닌다. 그러나 보다 큰 범위인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공유자산과 공유재원이 사사성(사적자율)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공유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융통하

는 경우, 해당 기금은 사적인 기금으로 구분되어 의회의 감사나 공적회계기준 적용과 

같은 공공성(공적의무)을 부여받지 않게 된다. 공(共, common)의 영역은 이렇게 어떠

한 스케일(scale)로 대상을 바라보는 가에 따라, 공적인 속성을 갖기도 하고, 사적인 

속성을 갖기도 하는 등 유동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 특질이 있다. 가령, ‘아파트 재

개발 추진위원회’와 같은 ‘이슈공동체’는 국가수준에서는 ‘이익집단’으로 이해되나, 아

파트 공동체의 경계선 내에서는 ‘주민 간 공유된 이해’라는 측면에서 ‘공적 속성’을 가

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Gilbert & Terrell, 2005).

(iii) 셋째, 사(私, Private)는 개념적인 의미에서 공(公, public)과 공(共, common) 

등 공적의무(혹은 공적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자율과 자유의 상태를 의미한다

(Lomasky, 2000). 공(public and common)에 대비하여, 사(private)의 우선성을 강

조하는 입장을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부나 공동체와 같은 공적

인 것들은 개인(혹은 사인)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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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정의되며, 공적인 것의 우선성은 되도록 최소한으로 제약된다(Sandel, 

1998; 2008). 

2. 공(公)-공(共)-사(私) 각 부문의 개념화

공(public)-공(common)-사(private)의 다층적 구조에서 각각에 대응하는 ‘윤리적 개념

어’로서 ‘공공성’(publicness, 公)- ‘공동성’(commonness, 共)-사사성(privateness, 私)이 

제안된다. 각각의 개념을 <표 3>에 담았다.

공공성 공동성 사사성

초점개념 공 = 公, publicness 공 = 共, commonness 사 = 私, privateness

구성단위 국가 단위 공동체 단위 사적 개체 단위

범주기준 주권적 영역 결사적 영역 개별적 영역

중심관념 민족, 종교, 사상 등 연고적 결사나 유대 등 자율적 행복과 역량 등

국가관 단일적 국가관 분권적 국가관 제한적 국가관

<표 3> 공공성-공동성-사사성

각국의 정치체제는 주지한 공(public)-공(common)-사(private) 중에서 어느 것에 

우선성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분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i) 첫째, 한 국가가 국가 단위의 공(public)에 가장 높은 우선성을 부여하고, 공

(common)과 사(private)에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성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집

권적인 ‘단방제 정치체제’를 구성원리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는 국민의 집합적인 

일체감을 강조하고, 공공성의 관리자로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public)의 강조는 국가의 구성원을 서로 묶어주는 구심점으로서 “국가적인 것”의 

중요성을 초점에 두게 되기 쉽다. 가령, 이에 대하여 ‘국토’, ‘종교’(정교),16) 과업(사

상),17) 민족(관념), 역사(문화)18) 등 ‘국가 정체성’과 연관된 다양한 유⋅무형의 것들을 

16) 공유된 ‘종교’는 이질적인 구성원을 결속하는 윤리적 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뿌리 깊은 

공공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중세의 신성로마제국(Sacrum Romanum Imperium: 

AD 962-1806)은 기독교 성향이 강한 유럽국가들의 정치적 연방체로 무려 약 천년의 기간 

동안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김경재, 2013). 

17) ‘과업’은 국가단위에서 부여된 어떠한 과제와 임무로부터 국민의 결속과 정체성이 도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일본의 경우 ‘후쿠자와 유키치’ 등의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된 탈아입

구론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라는 국가적 과업을 도출되었던 사례를 예시할 수 있을 것 같

다(하승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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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할 수 있을 것 같다.

(ii) 둘째, 다른 국가가 국가 내부의 부분집합으로서 다양한 ‘공동체들’에 가장 높은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공(common)을 중시하는 스탠스를 가지게 될 경우, 해당 국가

는 분권적인 정치체제를 구성원리로 삼을 것이다.

한편, 한국적 맥락에서 유의할 점은 ‘공동체가 지닌 공(common)에 대하여 절대적

인 규범적 우위성을 부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동체’의 공공성에 

대한 교조적 태도를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학계에서 미국에서 수학한 학자들의 수가 다

수를 구성하다보니, 미국식 공동체의 자조(self-help) 이념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c.f. Kessler et al., 1997; Kymlicka, 1995; 

Taylor, 1994). 그러나 주지한 ‘아파트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와 이익집단의 경계는 자주 명확하지 않다. 또한 다른 예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공적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한 지방이 다른 지방과 이익을 두고 경합할 

때에는 이익집단처럼 변모하기도 한다(이동수, 2011; 이재정, 2004). 따라서 공

(public)과 공(common)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원리를 보다 중시할 것인지

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철학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화두로서 다음

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보자. 가령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무능한 정부권력 보다 높은 

품질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지지

를 받고, 심지어 양자가 긴밀히 결탁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시민이 지지하

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을 정당한 공적대리인으로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무능하고 부

패했지만, 정부권력의 정당성을 보다 높게 가치 매겨야할까?(c.f. Domhoff, 2009; 

Mills, 1956)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공(public)과 공(common)의 대립은 자

주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을 확장하면, 

“지방자치는 언제나 옳은가?” 또는 “시민의 참여는 언제나 정당한가?”와 같은 정치적으

로 민감한 주제와 맞닿게 된다. 그간 학계에서 공공성 담론을 둘러싼 이러한 실천적 

논의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본다. 공(public)과 공(common)의 대립과 딜레마라는 관

점에서 해당 주제를 깊이 있게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셋째, 어떤 국가가 사(private)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이념적 스탠스를 지닐 경

우, 해당 국가는 ‘자유주의’적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정부’(및 

18) ‘민족(혈연)’ 및 공유된 ‘역사(문화)’는 신화와 이야기에 대한 공유를 통해 국민에게 가족적 

일체감을 부여함으로써 결속의 동력으로 삼는 기능적 효과를 갖는다(이강선, 1992). 이는 

국가를 가족과 같은 혈연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교(儒敎)의 ‘가(家)/국(國) 체제’와 관

련된다(박원재, 20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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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국가)의 방향성을 지닌 정치⋅정부체계를 구성 원리로 삼게 될 것이다.

논의한 바대로, 국가-공동체-개인을 강조하는 각각의 관점은 이념적으로 서로 상충

되거나 모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국은 하나의 가치를 보다 중시하여 일체감 있게 

강조함으로써 고유한 정치⋅행정 체계의 설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겠다.

(i) 첫째, 각국이 공(公), 공(共), 사(私)의 엇갈린 가치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이념적

으로 중시하고, 이를 통해 고유한 정치⋅행정 체계 설계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각국이 

처한 맥락적 상황에 대한 고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일본

은 공(公)을 사(私)에 우선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이념을 견지해 왔고, 이를 바탕

으로 고유한 정치⋅행정 체계를 운영해 왔다(直司, 2004). 여기에는 일본이 중시해 온 

“국가의 효율적인 근대화를 위해 국가의 일체감 있는 조직화 및 이를 통한 자원의 효

율적 동원을 모색함”이라는 국가적 발전 의제가 기저에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해묵은 봉건주의적 잔재와 여기에서 비롯한 전란을 수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과 자유가 일정부분 제약되는 것을 감소하고, 봉

사와 희생을 강조하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향을 보인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향

은 군국주의화와 맞물려 역설적으로 일본을 또 다른 전란으로 밀어 넣게 되었다. 다른 

예로서 미국은 각 주(state)의 자치권을 강조하며, 개인의 민주적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공(共)을 강조하는 분권적 이념을 견지해왔다(Beer, 1994). 이러한 이념은 미국의 건국

헌법 및 고유한 정치⋅행정 체계에 녹아들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예외주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이러한 정향은 마련된 물적 기반이 거의 없었던 신

대륙에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기 위해서 당시 다양한 인종, 종교, 국적의 이방인들을 

국민으로 함께 끌어안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각자 고유하게 

견지하고 있는 다양성을 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데에 한 이유가 있다. 거대한 신대륙 

구석구석을 하나의 단일정부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성

의 포용을 통해 다양한 영역들이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스스로 운영되는 복수의 자율

적 체계들의 집합으로 국가체계를 구성할 것이 요청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대

륙 건국 당시 이주민들은 구대륙인 유럽에서 사적자율을 억압하는 체제의 모순을 등지

고 떠나온 이민자들이었다. 이에 자치와 자율과 같은 가치가 당시 이들에게 무겁게 받

아들여졌을 것으로 이해된다(Ringma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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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둘째, 한 국가가 역사적 맥락에서 지속되어온 이념적 토대를 변경하고, 이로 인

하여 정치⋅행정 체계에 변동이 야기되는 경우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과 연관된 제

도들의 뒤틀림을 신중하게 고려야 한다. 가령, 2000년대 후반부터 유럽국가들이 추구

하였던 다문화 이주민 정책은 단일한 정체성을 강조하였던 기존의 공(公) 중심의 체제

에 다양한 공동체의 가치를 포용하는 공(共)을 융합하는 작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러한 체제전환은 기존의 공(公) 중심의 세계관 및 제도 틀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불합치와 간극은 사회적 갈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2010년 독

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주민 정책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동화주의가 실패

하였음을 밝혔고, 2011년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다문화 동화주의는 영국적 가치와 어

긋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2011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역시 다문화 

동화주의의 실패를 명시하였다(김범춘, 2013:63).

(iii) 셋째, 어떤 국가는 역사적-정치적 발전에 따라 공(公)-공(共)-사(私)의 서로 다

른 이념적 가치를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이러한 과정

에서 일종의 이념갈등이 야기되어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므로 세심한 대응과 관

리를 요한다는 점이다. 가령, 한국은 발전시대 공(公)의 이데올로기인 민족, 사상, 과업 

등을 다른 가치들에 비해 두껍게 받아들였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자원동원과 

함께 고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公)의 강조로 인해 공(共)의 상대

적인 억눌림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민주적인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에 대한 열망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자유주의적 물결의 도래에 따라 자율, 경쟁, 

공공재와 같은 사(私)의 가치가 크게 강조되었다(김영민, 2005). 한국의 이러한 공공성 

전환이 갖는 문제는 “그것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데에 있다. 

실제 약 10년이라는 짧은 터울로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 왔던 상이한 이념의 연속적인 

변동은 오늘날 공(公)-공(共)-사(私)를 강조하는 이념 각각이 모두 발현되는 상황에 직

면하게 되었고, ‘이념적 내전’ 양상으로 표명되고 있다. 이를 김기원(2012:152;207)은 

‘진영논리의 과도화’ 및 ‘갈등전선의 다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일체감 있는 안정은 공(公)-

공(共)-사(私)의 경합하는 가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정당하게 선택하여 일체감 있게 강

조하며, 이를 축으로 기반 제도들을 안정감 있게 탑재하는 “공공성의 설계”에서 비롯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와 헌법적 명문화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Roh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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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실적 연결고리 #2: 

맥락에 따른 공공성 판단의 변동 및 정치적 공방

1. 공공성 판단의 사회적 구성

대상에 대한 공공성 판단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이러한 판단이 항구적이지 않으

며,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용어의 경제성을 위하여, 지금부터는 Berger & Luckmann(1966)의 아이디어를 빌려 

본고에서는 이를 간단히 “공공성 판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이라고 정

의하겠다.

요컨대 공공성 판별은 ‘원소 주기율표’의 작성과는 다르다. 즉 어떠한 안정되고 고

정된 실체로서 ‘공적영역’의 구획 획정을 추구할 수 없다. 오히려 지속적인 운동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변동성을 특징으로 가지게 된다(Chang, 2003).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하여 과거에 사

적영역으로 여겨지던 영역이 현재에 공적영역으로 변모하기도 하고, 반대의 상황이 발

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구획

을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실효적이지도 않다. 법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 보다 

순발력이 뒤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동성은 행정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한다. 

(i) 첫째, 행정은 법이 세세하게 정해놓지 않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경계’의 현장

에서 ‘공공성 판별’을 수행하는 권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상정해보

자(Voorberg et al., 2017). 이 경우 세세하게 설정된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행정

은 “시민이 정책과정에서 공공성을 지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별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행정이 이러한 역할을 보류하고, 모든 의사결정에서 외회에게 법적인 근거를 마

련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현장의 공공관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ii) 둘째, ‘공공성 판별’은 자주 공익과 사익 간의 상충과 연관되며,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행정(학)은 이러한 현장에서 가치판단을 수행하는 주체로

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국토개발을 위해 개인의 사적토지를 수용해야 하나 개인

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행정(학)은 이에 대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공익

의 명분에서 개인의 사적토지가 공공성을 갖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실의 많은 공공문제들은 이렇게 공공성을 둘러싼 가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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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과제로 한다(임의영, 2003).

법적 판단

(대상의 공⋅사 

경계정의)

행정

(공공성 판단의 주체)

입법제안
행정입법

가치판단
회색지대

및 변동발생시 공공성 판별

수행

(공공윤리 판단)

<그림 3> 공공성 판단주체로서 행정의 역할 구조도

2. 공공성 판단의 동인으로서 맥락성

행정의 ‘공공성 판별’이 지니는 실무적, 학술적 함의를 바탕으로 중요하게 논의하고

자 하는 것은 ‘공공성 판별’이 어떠한 동인에서 변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행

정(학)이 작동하는 과업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주요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대하여, 변동의 동인으로 사회적 ‘맥락성’(contextuality)을 주요한 요인으로 

제안하고자 한다(윤수재⋅이민호⋅채종헌, 2008:27). 요컨대, 동일한 대상에 대한 공

공성 여부의 판단이 상이한 국가, 문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음주’라는 개인의 행위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공적

인 사안인지 사적인 사안인지”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에서의 판단은 각각 다르게 나타

난다(조승래, 2014:37). 미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공적 사안으로 판단되며, 

규제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보이도록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픈컨테이너법’(Open Container Laws)19)을 통해 강한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다. 반

면, 한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공공의 안전과 보건을 저해하지 않는 한” 자

기결정권의 차원에서 이해하며, 규제의 대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음주’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공공성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승래(2014:38-39)는 미국에서 음주가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게 된 

것에는 1800년대 영국에서 이루어진 음주를 둘러싼 자유권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음을 지적한다.20) 

19) http://www.homebrewersassociation.org/homebrewing-rights/statutes/ (검색일:2019년 

1월 19일)

20) 음주를 둘러싼 정부의 개입이 자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1800년대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주에 대한 정부개입의 논거는 철학자 

1872년 Thomas Hill Green이 그의 정치철학적 논의에서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공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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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공공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맥락의 차이에 따라 달라

진다. 따라서 우리는 개념형으로서 대상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고정된 ‘공공성의 정의’

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앞서서 논의한 바대로 

‘대상에 대한 공공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환기한

다면, ‘대상에 대한 공공성의 판단’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동하는 가치판단에 

맞추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특성을 띄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즉,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Berger & Luckman, 1966)가 ‘공공성의 경

계짓기’에서도 적용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한 국가 내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세대의 변동에 따라 ‘대상에 대한 공공성의 판단’이 지속적으로 변동하기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제도의 변화가 야기되기도 한다.

가령,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공공성의 판단이 정권별로 지속적으로 변동해 왔음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김신복 외(2017)의 통시적인 분석에 따르면, 역대 정권들은 ‘교육’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공공성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에 교육의 공공성 

판단은 끊임없는 방향변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어떤 정권에서는 교육

을 높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형평성과 국가개입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정권에서는 교육을 높은 사적개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월성과 자율성의 논리

로 이해하고 있었음에서 확인된다. 같은 맥락에서 조한상(2006a:252)은 이러한 지속적

인 변동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교육’ 개념에 대한 공공성과 사사성의 법적 판단이 비

체계적이고 혼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이는 사립학교법(법률 제7354호) 제1

조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

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데에 잘 드러난

다. 해당 조항은 “사적 자아의 ‘자기성’을 의미하는 특수성”과 “보편 자아의 ‘우리성’을 

의미하는 공공성”이 논리상 의미적으로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 내에서 동

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상충된 개념이 법조항에 동시에 혼재됨으로써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판단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판단’은 맥락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구성적 속성을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 실질적인 영향을 

의 시급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자유가 보류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제시되었고, 이

러한 철학은 20세기 초반 혁신주의 시대 미국의 John Dewey에 의해 미국의 정치철학적 

전통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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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이면의 동인으로 어떠한 것을 들 수 있는가? 이글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공동

체 내부의 권력구조 변동”과 “대상이 지닌 사회적 외부성의 변화”를 들어 논의하였다.

1) 권력구조의 변동

공공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동인으로 ‘권력구조의 변동’을 들 수 있다. 

지배적인 권력과 이해관계는 정치적 공방을 수반하는 공공성 판단에 투사되어 판단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hang(2003:92)은 ‘파업’의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정치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공적인 것’으로 대하는 반면, OECD국가들은 이를 ‘경제적인 

협상’으로 이해하고 ‘사적인 것’으로 대하는 경향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리

고 이러한 차이는 각국이 노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지배적 가치관과 이

해관계의 맥락 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개발도상국은 성장과 발전의 이데올로

기가 지배적이며, 이에 산업부문과 정부가 연합적 결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는 ‘산업’이 ‘노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권력을 점유하게 하는 조건이 되며, 노

동의 ‘파업’을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적이념과 국익’과 충돌하는 것으로 바라보도록 하

는 동인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은 매우 정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며, ‘공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다른 예로, ‘고용’에 대한 공공성 여부의 판단은 시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였는데, 

가령 서구의 중세시대에 고용은 ‘공적인 의제’로 이해되었다(Change, 2003:91-92). 

당시 지배적인 권력은 교회와 수도원에 부여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음으로써 ‘공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공교회’에게 있어 

‘노동을 통한 소명과 근면’은 ‘신에 대한 책무와 헌사’라는 종교적 교리와 맞닿아 있었

다. 이에 당시의 ‘공교회’는 국민의 ‘고용’을 ‘공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법의 정비를 주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이는 빈곤법(the Poor Law)와 같은 법

제도로 구체화 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중세가 희미해지고 시장경제(market economy)

가 대두됨에 따라 ‘공교회’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이후 ‘고용’에 대한 공공성 판

단의 방향이 변동되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고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화’적인 것으로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폴라니(Polanyi, 1957)

의 저작에 적절하게 묘사되어 있듯이, ‘고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인 것’으로 재정의 되기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고용’의 공공성 판단은 이후 또 한 번의 전환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2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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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가재건 및 중상주의의 목적에서 성장과 발전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였던 것이

다. 이로 인해 국가와 산업은 서로 조합주의(corporatism)의 형태로 연대하게 되었고, 

이에 ‘고용’은 국가와 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적의제’로 재정립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고용의 공적의제화’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물결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사사성의 재해석’을 겪게 되었다. 요컨대, 역사적 관점에서 본 ‘고용’의 공

공성 판단의 변동사례는 국가 내의 권력구조 변동에 따라 어떻게 동일한 대상에 대한 

공공성과 사사상의 판단이 전환되었는지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더하여 역사사회학자인 로이(Roy)(1997)는 ‘자본의 사회화’(Socializing Capital)라

는 저작에서 미국의 전통적 대기업들이 창립초기에는 대부분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공적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공행정의 영역을 이끌거나 보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

들 대기업들은 점차 자율성을 획득하였고, 이에 ‘공공성’에서 ‘사사성’으로 특질이 변모

되었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 대기업들의 ‘공공성’은 매우 희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부문 행위자인 ‘고객’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

라, 기업들은 수익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활동을 늘일 것을 요청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과업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다시 공공성 및 공동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이

를 통해, 공개념의 판단이 절대좌표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유동하는 

상대좌표계에 놓여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국가-기업-고객으로 이어지는 권력 

주도권의 변동에 발맞추어 공공성 판단 역시 함께 변동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권력의 변동에 따른 공공성 판단의 변동 사례는 한국에서도 확인된다. 가령, ‘토지’

에 대한 공공성 판단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무릇 ‘토지’는 공개념과 사개념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안균오⋅변창흠, 2010). 전자를 ‘국토성’이라고 하고 후자를 

‘사유성’이라고 하는 데, 토지가 “국토성을 지니는 지 사유성을 지니는 지에 대한 판

단”은 토지의 형질(characteristics)에 대한 법적 정의로 규정된다. 만약 한 토지가 법

적으로 국토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보다 높은 공공성의 기준

이 적용되며 개인이 사적으로 자유롭게 융통하거나 유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문제

는 “토지 형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정치적 입장과 행정적 결단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

차를 밟는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요컨대 토지의 형질은 영원불멸하게 박

제되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울러 어떠한 대상에 대한 공

개념과 사개념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관점에 열려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에 ‘토지’

의 공공성 판단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정치적 쟁점화 될 수 있는 여지를 품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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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적 이슈는 직접 다루기에 다소 민감한 일면이 있으므

로 조선 후기의 사례를 통해 에둘러 ‘토지의 공공성’을 논의해 보자면, 다산 정약용은 

저서 ｢경세유표｣(1817)를 통해 조선의 토지에 대하여 <맹자>의 정전(井田)제도를 바탕

으로 공공성과 사사성의 상대적 비율을 설정할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전

제란 땅을 ‘우물정’(井)의 모습으로 균등하게 9등분21) 하고, 가운데의 부분은 공공성을 

지닌 공전(公田)으로 두어 과세의 대상으로 삼으며, 나머지 8개의 부분들은 사적 소유

와 경작의 대상인 사전(私田)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자구와 수익을 보장하

도록 하였다(박진태, 2013).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전체 ‘토지’의 비율에서 사전과 공

전의 비율을 9:1로 둠으로써 사전의 비율을 압도적으로 크게 가져가도록 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정약용이 실학자임을 고려할 때, 그는 경제부문의 사적 영역의 확장을 추

구함으로써 좀 더 개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22)

2) 사회적 외부성의 변화

연구자는 공공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동인으로 ‘사회적 외부성’을 제안

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외부성이란, 공공성 판단의 결과가 기존의 가치와 이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영향이 사회집단에게 피해 등 부정적인 

충격파를 가하게 될 경우, 해당 공공성 판단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

로 예상된다. 가령, “한 국가의 독점적 기반자산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상황”을 가정

해보자. 이 경우, 독점적 기반자산을 국가 고유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판단하던 기존의 

21) 논의한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전 사전 사전

사전 공전 사전

사전 사전 사전

<그림 4> 공전과 사전

22) 참고로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담론을 제공한 대표적인 해외학자로 ‘헨리 조

지’(Henry George)(1839-1897)를 들 수 있다. 그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한 소위 지공주

의(地公主義, Georgism)로 잘 알려져 있다(George, 2006). 지공주의는 많이 오해받는 개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의 많은 정치가들이 지공주의를 국가의 토지환수 혹은 공

적소유로 해석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지공주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고,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일부 간여할 것을 주장하는 이론적 접근이다. 이

는 현실에서 한국의 ‘토지초과이득세’나 홍콩의 ‘지대보유세’(land value tax) 등으로 수정

된 혹은 완화된 형식으로 나마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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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전환하는 공공성 판단이 수반된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과 결정은 명확하게 국

가공동체에게 큰 영향 즉 외부성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외부성에 대한 사

회적 감지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대상에 대한 공공성 판단은 큰 정치적 공방을 야기하

게 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의 ‘안락사’, 영향력이 강한 개인을 뜻하는 ‘공인’, 가정 내 

‘폭력’, 언론의 ‘보도’, 그리고 ‘대기업’을 예시로 논의하겠다.

첫 번째 사례로 개인의 ‘안락사’를 들어보겠다. 앞선 III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이미 

다룬 바와 같이 개인은 가장 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은 자기 결정권과 자유를 지니고 있는 이성적 주체이기 때문이다(Lomasky,2000). 그

러나 만약 개인의 어떠한 ‘자기결정적 선택’이 사회의 통념과 안정에 큰 충격파를 전

달할 것이라고 판별되는 경우, 이러한 선택은 공공성을 띄는 것으로 재논의되거나 재

정의되어 공적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가령, 불치병에 걸린 개인이 편안한 죽음을 

갈망하며 ‘안락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편

안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사적인 자기결정권의 연장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한

국에서 ‘안락사’는 사회적 통념과 안정과 갈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법⋅제도상으로 금지되고 있다(김종덕, 2010). 

두 번째 사례로 어떤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존재’나 ‘자리’(역할)의 사회적 영향력

이 매우 높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다. 가령 대통령인 개인, 정치적 유력자인 개인, 고위

공무원 등을 예로 든다면 상상하기에 좀 더 수월할 것 같다. 이들은 그 ‘존재’와 ‘자

리’(역할)이 너무나 높은 공적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사적 개인’으로 

치부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해된다. 이 경우 이들 개인은 (본인의 의사여

부와 관계없이) 공공성을 지닌 것으로 사회적으로 정의 내려지게 되며, 흔히 ‘공인’(公

人)이라는 개념을 얻게 되어 보다 높은 공적책무를 부여받게 된다(Ketchen et al., 

2008). 그리고 이렇게 공인성을 얻은 개인은 자신의 사적 자율과 자유를 부득이 제약

받게 된다. 

세 번째 사례로 ‘가정’(family)을 살펴보겠다. 가정은 사적 개인이 안존하게 휴식을 

취하고 사적 역량을 축적하는 사회체계 내 사적 단위를 의미한다.23) 그런데 만약 어떠

한 가정의 내부에서 인권침해적인 폭력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해당 가

정은 형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느닷없이 사회에 ‘공공성을 지닌 채 출현’하게 된다(윤

수재⋅이민호⋅채종헌, 2008). ‘인권침해적인 폭력’이라는 사건의 발생을 기준으로 가

정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개념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이재경 외, 

23) 공공성 담론에서 가정은 매우 논쟁적인 영역이다. 과거 유럽의 가정은 살롱(salon) 문화로 

공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의 가정은 사개념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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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24)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사적이라고 믿는 대상들에 사실은 공공성이 

잠재적으로 함께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네 번째 사례로 ‘언론의 보도’를 들어보겠다. 한국에서 ‘언론’은 법적으로 사인(私人)

의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언론이 노출하는 ‘기사’의 진위에 따라 어떤 경우엔 공적인 

책임 및 제재의 대상으로 전이되기도 한다(오동석, 2003). 마치 ‘가정폭력’에서의 사례

에서처럼 ‘언론’의 비위는 사적 비즈니스의 영역인 언론으로 하여금 공적인 속성을 선

고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언론의 비위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을 수 있으며, 사회 전체를 혼란과 오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공공성을 논의하겠다. ‘대기업’은 수익성을 지향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당연히 사적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기업’을 단순히 ‘하나의 

사적 행위자’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일반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파급력이 엄

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기가 어렵다(Stern & Barley, 1996). 대기업은 ‘사적 영

역’에서 살고 있으나 경계 밖에 목소리를 울리는 거대한 거주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정치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

적 측면에서도 가령 과세율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담세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요컨대 어떠한 대상의 ‘공공성 판단’에 있어서 ‘영향력과 파급력’이라는 요소가 중요

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사례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글은 모호하며 논쟁적인 ‘공공성’(publicness) 개념에 대한 수월한 이해를 도모하

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공공성 개념에 대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포괄한 ‘다학제적인 논의’를 시론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 개념이 현실문제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바탕

으로 유의미한 논점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 내의 다양한 대상들이 공공성을 지니

고 있는지에 대한 소위 ‘공공성 판단’이 기존의 가치와 이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political contes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예. 낙태, 공기업 매각).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판단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24) 여성학의 1960년대의 슬로건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임

을 상기하면 사와 공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자각의 도식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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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권력구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맥락성을 특징으로 가

지고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공공성 판단의 권위있는 판단주체로서 행정의 독자적 역

할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부가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이전의 공공성 연구들과 차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 개념에 대한 논의의 다학제성이다. 기존의 공공성 연구들은 법학, 정

치학, 사회학과 같은 특정분과학문의 논의에서 출발하여 “공공성은 이러이러한 개념이

다”라고 정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론화를 수행한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본고는 

공공문제를 다루는 행정(학)과 정책(학)의 학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들 분과학문들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성 개념을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연구자에게 

공공성 논의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공성 담론이 지닌 ‘정치적 공방’의 속성에 대한 환기이다. 이글은 공적영역

과 사적영역에 대한 경계와 구획의 판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 국가의 정치레짐과 행

정체계가 ‘공공성 개념’을 둘러싼 이념적, 정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다루었다. 요

컨대 공공성 개념에 대한 판별이 어떻게 한 국가의 ‘정치⋅행정 체계’의 거시적 설계

와 연계되는지를 보임으로써 해당 개념이 현실과 매우 긴밀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음

을 논증하였다.

셋째, 공공성 판별을 둘러싼 가치판단의 주체로서 행정의 역할을 환기하였다. 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한 판별은 환경의 변화에 순발력 있

게 대응할 수 없으며, 명문화 된 법의 특성상 현실과 어긋나는 회색지대를 내포할 수 

있다. 이에 행정(학)은 공익과 사익이 상충하는 공공문제의 현장에서 공공성 판별에 대

한 가치판단을 수행할 것을 역할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판단의 역할에서 행정(학)

의 정체성이 도출됨을 보였다.

본고는 이러한 기여도와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제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논의

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검토된 사례나 일부 쟁점들이 여전히 일정부분 ‘행정학적’임

은 명확히 아쉬운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본고가 의도한 개념에 대한 시론적

이고 수월한 논의라는 서술 방식에서 다소 부득이 한 면도 있음을 주장하며 양해를 구

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핵심논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방대한 기존 공공성 

연구물들을 포괄적으로 참고문헌에 담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

이 양적으로 약한 논거 위에 정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갖는 독자도 

간혹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행정학계에서는 임의영(2018)의 연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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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공공성 연구를 포괄적으로 조망하여 거의 대부분의 참고문헌을 섭렵하여 다루

고 있는 선행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보다

는 학제적인 서술에 방점을 두어 다른 방향에서 기여도를 높이고자 기획하였다. 이에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본 연구가 구름 위에 있던 공공성 개념이 땅으로 내려와 현실과 소통하는 데 작은 

단초가 되길 희망하며 본고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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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izing Publicness: 

Interdisciplinary Understanding and Real-life Issues

Hyang-Won K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ed light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has been ambiguous and controversial. To this end, 

this study pursued a ‘multidisciplinary discussion’ covering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Additionally, significant 

issues were proposed on how the concept of publicness has a connection 

with real-life problems. In particular, it was argued that the judgment on 

if various objects in the country have publicness, that is, ‘publicness 

judgment’, can often lead to ‘political contestation’ as it can cause 

changes in the existing profit structure and value stock (i.e. abortion, 

sale of SOEs). Also, it was shown that the ‘judgment of publicness’ that 

was made is not permanent, but is characterized by ‘contextuality’ that 

constantly fluctuates in accordance with the societal power structure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history and location. Last, it was discussed that 

the administration has an independent role and identity as the 

authoritative subject of public judgment.

※ Keywords: publicness, public-private distincti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ublic philosophy


